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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26일

김은희 비서

원전 1기당 현장 규제인력 1명도 안돼

해외 주요국 평균 비교, 국내 인력 현저히 부족

국내 안전규제 인력 수급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 민병주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

터 제출받은 ‘원전 안전 규제 인력 현황’에 따르면,

  -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인력은 원전 1기당 약 23명 수준이며 주요 4개국 

평균(약 36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1. 주요국 원전시설 대비 원전 안전 규제 인력 현황> 참조

<표1. 주요국 원전시설 대비 원전 안전 규제 인력 현황>

(단위 : 명)

국가명 기관구분 기관명 인원
가동

원전수

원전 호기당 인원

정부기관 기술지원기관 포함

대한민국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93

23기 4.0 22.9
기술지원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34

미국 정부 원자력 규제위원회 3,961 104기 38.1

프랑스
정부 원자력안전청 443

58기 7.6 38.4
기술지원기관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안전연구소 1,786

일본

정부

원자력 안전위원회 107

50기 11.6 23.6

원자력 안전보안원 370

문부과학성 104

기술지원기관
원자력 안전기반기구 401

원자력안전 기술지원센터 200

캐나다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850 18기 47.2

주요 4개국 원전 호기당 원전 전문 규제 인력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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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소재 지역(고리, 월성, 울진, 영광, 대전, 총 5개)에 상주하는 현장 규제 

인력은 19명으로 가동중인 원전 1기당 0.8명 수준임.

 - 현장인력 규모가 작아 발전소별이 아닌 지역별로 상주하고 있으며, 지역사무

소별로 3~4명의 적은 인력이 근무함에 따라 휴가나 교육 등이 동시에 발생

하면 업무대행자가 없어 복무에 애로가 있을 정도임.

* <표2. 발전소별 현장 파견인력 현황> 참조

<표2. 발전소별 현장 파견인력 현황>

지역 가동원전 호기 규제인력 인원

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신1호기, 신2호기

6기

원전주재관 3명

현장방재관 1명

계 4명

월성
2호기, 3호기

4호기, 신1호기
4기

원전주재관 3명

현장방재관 1명

방폐장주재관 2명

계 6명

울진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6기

원전주재관 3명

현장방재관 1명

계 4명

영광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6기

원전주재관 3명

현장방재관 1명

계 4명

대전 하나로(연구용) 1기
현장방재관 1명

계 1명

합계 23기 19명

* 가동원전은 계획예방정비로 인한 정지된 원전까지 포함

*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 당시 기준

□ 민병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원전 부품 비리 사건이 규제기관에 의한 

적발이 아닌 내부 고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결국 현재의 인력 규모

로는 안전 규제 기능을 다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

하며,

 - 또한, “기술과 설비로 안전성을 극대화해도 결국 최전방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인력”이라고 강조함.


